
석사학위논문  

기후위기시대 재난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 

2025년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김 원 윤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류종용   

기후위기시대 재난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in the Time of Climate Crisis
- Targeting the Energy Poor in Korea -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김 원 윤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류종용   

기후위기시대 재난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in the Time of Climate Crisis
- Targeting the Energy Poor in Korea -

위 논문을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김 원 윤



김원윤의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진 수 (인)

심 사 위 원   공 평 원 (인)

심 사 위 원   류 종 용 (인)



- i -

국 문 초 록  

기후위기시대 재난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김 원 윤

  본 연구는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등 극

단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 위기는 물리적 재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적 불평등,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에너지 빈곤의 

개념과 정의를 재검토하고,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 저소득 고비용모델, 

저소득 저효율모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에너지 빈

곤층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문

제가 아닌, 주거 환경, 에너지 효율성, 건강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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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 프랑스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MaPrimeRénov’), 스웨덴의 지역사회 중심 에너지 자립 모델과 같은 성공적

인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적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은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를 활용

한 지역사회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제도를 평가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금액 

확대와 대상 범위 확장, 긴급 재난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냉난방비 

지원 체계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전략

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빈곤 문제가 상호작용하며 초

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응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안된 대안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

에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기후위기, 재난취약계층,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정책, 사회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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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인간 활동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 이제는 폭

염, 한파, 가뭄, 홍수 등의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발생 빈도 및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을 

더욱 높이며, 인류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1)는 2023년 보고

서를 통해 지구 기후변화의 속도가 예측보다 빠르며,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

화 이전 대비 약 1.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폭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가뭄, 홍수와 같

은 재난의 파급력을 확대시키고 있다(IPCC, 2023).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가 누적되면서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높이며, 인류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는 여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극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8년 

여름에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이 기록되었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 현상은 지구 연평

균 기온 상승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이는 IPCC가 예측한 바와 같이 기온 

상승에 따라 극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합하

는 결과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를 의미하지만, 기후위기는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심각한 재난과 위협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
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
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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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예측

자료출처: IPCC 기후변화 2023 종합 보고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1-1]은 기온 상승 시나

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예측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IPCC 보고서에 따

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폭염, 한파, 홍수 등 극

단적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 위험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

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오랜 기

간 협력해왔다. IPCC는 기후변화 대응 개념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

와 변화된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사회적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적응으로 발전

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계획 및 대책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2) 당사국총회(COP)3)의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파

리협정과 같은 세계적 합의도 여기에서 도출된 성과 중 하나다.

2)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3)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논의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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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법을 제정했다.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기후변

화 종합대책」을 통해 IPCC에서 제시한 ‘적응’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기후변

화 적응 기반 구축사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

로 제시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

령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며, 이후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된 지금까지도 우리나

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여

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특보는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2018년 서울에

서 22일간 기록된 폭염은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기후 현상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로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성

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는 가

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전력경제연구원(2023)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약 10 ~ 15%를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고 있

어, 중산층 가구의 3 ~ 5%와 비교할 때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소득 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비율 에너지 비용 부담 설명

저소득층 10~15%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 가중

중산층 3~5%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고소득층 1~2% 에너지 비용 부담이 미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 있음

[표 1-1] 소득 계층별 에너지 비용 부담 비율

자료출처: 한국전력경제연구원(2023)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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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소득 계층별 에너지 비용 부담 비율을 비교한 자료로, 저소득

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중산층 대비 약 3배, 고소득층 대비 

10배 이상 높다. 이는 기후위기 속에서 경제적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

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다. 한국에너지재단(2007)은 에너지 빈곤을 “인간이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사용과 공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생활 편의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고 언급한다​. 폭염이나 한파 시 충분한 냉·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거

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해외에서도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제도(Winter Fuel Payment)는  

2021년 약 1100만 가구에 20억 파운드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과 건강 위험 감소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UK Government, 

2021).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추위

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프랑스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

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신동면·이주하, 2019)​. 이와 같은 정책들은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며, 한국에

서도 유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적 보호망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4)FAO(2024)는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사

4)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945년에 설립된 국
제 연합(UN) 산하의 전문 기구로, 전 세계의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개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등을 목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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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이 더욱 커지며, 이는 단순한 환경적 재해가 아

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에너지 복지를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의 에너지 사용 환경과 공급을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하며, 기본적

인 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

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지원 금액이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 도움

이 필요한 가구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윤태연 외, 2016)​. 이러한 한계

는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

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

인 정책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제안하

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재난취

약계층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기후위기의 심화는 인간과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폭

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이러한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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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게 받는 집단으로, 단순한 에너지 비용 문제를 넘어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 증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같은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 빈곤은 단순히 소득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 시 냉방 기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한파 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생존 위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전력경제연

구원(2023)과 국회입법조사처(2022)의 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경

제적 부담과 기후 재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후위기가 이들의 생활 

수준과 복지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

적 데이터와 국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와 이에 따른 계층 간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

적 맥락에 맞는 적용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위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프랑스는 저소득

층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기후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모델

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체 소유·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

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

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긴급 재난 상

황에서 유연하게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설계를 제안할 것

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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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 재난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

부 주도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

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

속한 대응과 에너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모델을 설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에너

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이 기

후위기 상황에서도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하는 장기적인 복지 체계와 재난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복지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재난 대

응 체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에너

지 빈곤층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범위를 주제적, 공간적, 시간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문헌 연구,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주제적 범위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에너지 빈곤층

이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 냉난방 

서비스 접근성 제한, 재난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 8 -

이들의 생존과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

며, 기후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공간적 범위는 한국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되, 영국, 프랑스, 스웨

덴과 같은 선진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접근을 분석하여 한국

의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 맞는 정

책 방향을 제시한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에너지 

빈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데이터를 활용하며, 폭염과 한파와 같

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빈번했던 시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2023년 IPCC 보고서와 같은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고, 

향후 2030년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의 실태를 분석

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층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IPCC 제6차 보고서(2023), FAO(2024) 등 주요 국제 기구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에너지재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고찰하고, 이들의 복지적 요구를 파악한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하위 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계절별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사례이며, 

프랑스의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

감을 통해 기후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스웨덴의 지역사회 

중심 에너지 자립 모델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장기적 비용 절감과 지역 단

위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 사례로,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한국의 에너지 복

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내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과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경제연구원(2023)의 소득 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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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부담률, 국회입법조사처(2022)의 냉난방 서비스 접근성 자료, 국

가 통계포털(KOSIS),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상청의 기후 재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러한 통계 분석은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취약성과 기후 재난 

대응력 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구체

화한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의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긴급 재난 상황에서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지원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공 냉난

방 쉼터 확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

너지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 도입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 설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

지 빈곤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생존과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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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향 설정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범위

â

이론적 배경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와 재난 대응의 
필요성

문헌 연구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분석

국내외 에너지 빈곤 
문제 및 재난 
취약성 검토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검토

한국의 에너지 
빈곤 현황 및 
기후재난 영향

정책비교 및 제언

단기적 개선방안

중기적 개선방안

장기적 개선방안

â

결과 분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â

결론 및 제언

연구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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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기후위기의 개념 및 특성

1. 기후위기의 정의와 영향

기후위기는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해 발

생하는 극단적 기후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단순히 기

후변화라는 자연적 현상을 넘어, 인간 활동에 의해 촉발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강조한다.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850~1900년

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1℃ 상승했으며,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

량이 유지된다면 21세기 중반까지 1.5℃ 상승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IPCC, 2021). 이러한 온난화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 체계를 변화시키고, 폭

염, 한파, 태풍, 홍수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환경적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

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표 1850~1900년 2020년 변화량
지구 평균 기온 상승 (℃) 0 +1.1℃ +1.1℃
대기 중 CO₂ 농도(ppm) 280 412 +132ppm

해수면 상승 (cm) 0 20 +20cm

[표 2-1] 온도 상승 및 해수면 상승 :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장기적 지표 변화

출처: IPCC(2021)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극지방의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이다. 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0.5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

며, 이는 저지대와 섬 지역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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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체적 변화 영향
빙하 감소 북극 해빙 면적 40% 감소

 (1979~2020) 해수면 상승, 생물 서식지 손실

해수면 상승 20cm 상승
 (1900~2020) 해안 지역 침수, 염수 침투

생물 다양성 감소 10만 종 멸종 위기 생태계 붕괴, 
식량 생산 체계 위협

[표 2-2]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주요 환경 변화

출처: IPCC(2021), 저자가 재구성

[표 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심각한 환경 변화 중 하나이며, IUCN5)은 약 1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다.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경우, 식량, 물, 자원의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는 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극단적 기후 현상이 빈발하면

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 복구 비용 또한 급격

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의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는 농경지 

8,000ha를 침수시키고 약 1,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기상청, 

2021).

재난
유형 지역 연평균 피해액 

(억 원) 특징 경제적 손실
(억 원)

홍수 강원도 1,314.8 전국 최대 피해 지역 850

홍수 경기도 767.9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높은 피해액 500

폭염 전국 850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의료 비용 증가 및 농업 생산성 
저하로 농가 소득 감소.

1,200

[표 2-3] 한국 주요 기후 재난별 피해 유형과 경제적 손실 분석

출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5)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자원
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의 평가를 목적으로 1964년부터 레드리스트(Red List)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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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폭염과 홍수는 연간 평균적으

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와 경기 지역이 주요 

피해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구 밀집 지역과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은 지

역 간 격차를 시사한다.

기후위기는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의 주요 

농작물인 쌀 생산량은 2050년까지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식량 안보와 농업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소비 패

턴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처럼 경제적 손실은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며, 이는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단적 기후 현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

소득층, 노인, 아동과 같은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폭염과 한파는 에

너지 빈곤층에게 생존의 위협이 된다. 예를 들어, 한파 기간 동안 난방비 부

담으로 인해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는 저체온증, 심혈관계 질환 등

의 건강 문제에 노출되며, 폭염 시 냉방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가구는 열사

병과 탈수로 인한 사망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

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물과 같은 자원의 부족은 국가 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해수면 상승과 재난으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는 "기후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한다. 세계은행(WB)은 2050년까지 약 2억 1,600만 명이 기후 변화로 인

해 거주지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

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국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특히 심각하게 받는 국가 중 하나로, 그 피해

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몬순 기후대에 위치하여 폭염, 한

파, 장마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2021년 여름, 한국은 평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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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30.4℃를 기록하며 폭염 경보 발효 일수가 193일에 달했다. 반면, 겨울철 

한파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며 생존 환경이 위협받았

다(기상청, 2022). 특히,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 재난의 빈발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 체계 강화

가 시급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전 세계와 한국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가 초래

한 다차원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재난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영역 구체적 영향

환경 생물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경제 농업 생산성 하락, 에너지 비용 증가, 재난 복구 비용 상승

사회 취약계층 피해 심화, 건강 문제, 기후 난민 발생

[표 2-4] 기후위기의 다차원적 영향 요약

2. 재난 유형 및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

기후위기는 폭염, 한파,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 유형의 빈도와 강도

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재난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거나 기

존 자연재해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단일한 현상으

로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평등, 생태계 파괴 등 

복합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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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폭염의 주요 영향

폭염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증가하

는 대표적인 극단적 기후 현상이다.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와 대기 순환 

체계의 변화로 인해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

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고 있다(IPCC, 

2021). 폭염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 경제, 사회적 불평등 전

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여름은 폭염 현상이 극심했던 해로 기록되었으며, 

평균 기온이 30.4℃에 달하고 폭염 경보 발효 일수가 193일로 역대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기상청, 2021).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은 도시 열섬 현상과 결

합하여 기온 상승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사람들의 건강, 경제,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그림 2-1] 서울 도시열섬 장기간(1962~2020년) 변화 

출처: Hong et al. 2019. Environ. Pol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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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 열섬 현상은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폭염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증가시키

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여름철 열섬 강도는 다른 계절에 비

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폭염의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폭염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폭염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기온은 체온 조절 기능

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열사병, 탈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2021)에 따르면, 2021년 여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200명을 넘어섰으며, 폭염 관련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 어린이,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위험이 더 크며, 이는 기존의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둘째, 폭염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

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 위험을 높였다. 산업통

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폭염이 극심했던 2021년 여름철 전력 사용량은 전

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요금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

다. 농업 부문에서도 폭염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높은 기

온으로 인해 주요 작물의 생육이 방해받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

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평년 대비 약 5% 감소하여 농

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셋째, 폭염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폭염은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

득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냉방 시설 부족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며, 폭염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증가한다. 한국에너지공단(2022)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40%는 냉방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폭염 

기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폭염이 단순한 기후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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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영향 피해 사례

건강 온열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증가,
사망률 상승

2021년 온열질환자 1,200명 발생, 
폭염 사망자 증가 추세

경제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농작물 피해

여름철 전력 사용량 
전년 대비 10% 증가, 
쌀 생산량 5% 감소

사회 취약계층의 폭염 노출 증가, 
냉방비 부담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유율 40% 미만,
도시 열섬 현상으로 

온도 격차 확대

[표 2-5] 폭염의 주요 영향

[표 2-5]는 폭염이 건강,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으로, 특

히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 측면에서는 온

열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는 냉방비 상승과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두드러진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과 같은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으며, 냉방비 부담과 

열섬 현상에 따른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폭염은 도시 지역의 열섬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온도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도심의 건축물과 아스팔트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여 평균 온도를 주변 지역보다 3~5℃ 높게 만든다. 서울시 기후환경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도심의 평균 기온은 32.1℃로, 외곽 지

역보다 약 4℃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열섬 현상은 도심 밀집 지역 거주자들

에게 더 큰 온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특히 냉방 설비가 부족한 가구는 

폭염에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IPCC(2021)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

될 경우 폭염의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한반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100년까지 최대 4.5℃ 상승할 것으로 예

측되며, 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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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

째, 냉방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냉

방기기를 보급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녹지 공간 

확충과 물 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

는 환경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폭염 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와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안정화를 위

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같은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결론적으로, 폭염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며, 인간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변화 완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2-5]와 같은 시각적 자료는 폭염의 다차

원적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며, 폭염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나. 한파의 주요 영향

[그림 2-2] 북극 진동과 한파 발생 메커니즘 

출처: 기상청, 연합뉴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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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는 대기 순환 체계의 변화와 북극 해빙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 

저온 현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변동하고 있다. 

IPCC(2021)는 북극 해빙 감소와 제트기류의 약화가 한파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2-2]는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음의 북극 진동'이 제트기

류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찬 공기가 한반도와 같은 중위도로 이동하여 한

파를 유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제트기류 약화로 인해 형성된 '블

로킹 현상'은 한파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 한국은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12일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한

파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난방비가 급등하고 취약계층의 생존 환경이 심

각하게 위협받았다(기상청, 2021).

한파는 건강, 경제, 에너지 측면에서 폭넓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

한파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저온은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저체온증, 동상,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질병관리청(2021)에 따르면, 한파 기간 동안 저체온증

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평소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심혈관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졌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한파로 인한 건강 

악화 위험이 더 크며, 난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러한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파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한파

로 인해 작물 동해가 발생하며, 이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2020년 한파로 인해 한국의 주요 농작물인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각각 12%와 10% 감소했으며, 이는 시장 가격 상

승으로 이어졌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와 함께, 난방비 상승은 가계 경

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약 15% 이상을 난

방비로 지출하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한국전력경제연구원, 2021).

한파는 에너지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

서 전력망 과부하와 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정전과 같은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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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2021)의 보고서에 따르

면, 2020년 한파 기간 동안 난방 에너지 수요는 평년 대비 약 18% 증가했

으며, 이는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기후 변

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건강, 경제, 에너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는 한파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복합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영역 주요 영향 구체적 사례

건강 저체온증, 심혈관 질환 증가 2020년 응급실 저체온증 환자 
30% 증가

경제 난방비 급등, 
작물 동해로 인한 농업 손실

배추 · 무 생산량 각각 12%, 
10% 감소 

에너지 난방 에너지 수요 급증, 
전력망 과부하 난방 에너지 수요 18% 증가

[표 2-6] 한파의 주요 영향

[표 2-6]은 한파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경제, 에너지 분야의 주요 영향을 

요약하고 있다. 건강 문제와 더불어 농작물 동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반도는 기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극단적 저온과 이상 고온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에너지 소비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IPCC(2021)에 따르면, 북극 해빙 감소와 대기 순환 변화는 앞으로 한파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난방비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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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파에 대비한 농업 지원 정책을 통해 작물 동해를 최

소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한파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결론적으로, 한파는 단순한 저온 현상을 넘어 건강, 경제, 에너지 분야에

서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재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적인 긴급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표 2-6]은 한파의 다차원적 영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 홍수의 주요 영향

홍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며, 인간 사회와 자연 환

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재난이다. 강수 패턴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서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폭우로 이어져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다(IPCC, 2021). 한국에서도 

홍수는 빈번히 발생하며, 2020년은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인 54일 동안 기

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2만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고, 농경지 약 8,000ha가 

파괴되는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 해로 기록되었다(기상청, 

2021).

[그림 2-3] 2020년 한국의 홍수 피해 모습 

출처: 이투데이 뉴스(2020)



- 22 -

이 사진은 2020년 여름 홍수로 인해 침수된 한 마을의 항공 사진으로, 홍

수 피해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복구

가 필요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 

현상의 실질적 결과를 나타낸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에서 홍수는 주택, 기반 시설, 농

경지 등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며, 복구와 재건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2020년 한국의 홍수 피해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복구 예산을 긴급 투입

해야 했으며, 이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행

정안전부, 2021). 농업 부문에서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침수 피해를 입

은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홍수는 수재민 발생과 주거 환경 파괴로 이어지며,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가중시킨다. 홍수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

은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며, 이러한 대피소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2020년 홍수 당시, 피해 지역에서는 음용수 공급

이 중단되고 위생 시설이 부족하여 수인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보건복지부, 2021). 특히 도시와 농촌 간 복구 속도 차이로 인

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

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적으로도 홍수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침수 지역에서는 토

양 침식과 유실이 발생하고, 이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홍수는 주요 하천의 수질 악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어류와 수생 생물의 서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환경부, 2021). 해

안 지역에서는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안 생태계와 지

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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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영향 구체적 사례
경제 주택과 농경지 파괴, 

복구 비용 증가
2020년 정부 복구 예산 4,000억 원

, 농경지 8,000ha 침수
사회 수재민 발생,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음용수 공급 중단, 

임시 대피소 위생 시설 부족
환경 토양 유실 및 수질 오염, 

해안 생태계 파괴
주요 하천 수질 악화, 

해안침식으로 인한 생물서식지 손실
정책적 
대응

하천 관리와 도시 
배수 체계 개선, 생태계 복원

국가적 배수 시스템 강화, 
홍수 취약 지역 보호 정책 도입

[표 2-7] 홍수의 주요 영향

[표 2-7]은 홍수의 주요 영향을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축으로 정리

하며,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주택과 농경지 

파괴로 인해 복구 비용이 급증하며, 사회적으로는 수재민의 주거 상실과 공

중위생 악화가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 환경적으로는 토양 유실과 수질 오염

으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크게 훼손되며, 이는 장기적인 환경 복구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홍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재난으

로, 인간과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하천 관리와 도시 배수 체계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생태

계 복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특히, 정책적 대응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가뭄의 주요 영향

가뭄은 강수량의 장기적인 감소와 대기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부족 현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IPCC(2021)는 기후 변화가 대기 순환 체계와 수문학적 사이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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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특정 지역에서 가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인간과 생태계

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림 2-4] 세계 가뭄 주요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한 지역과 

그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

가들은 예년보다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국

과 중국에서도 대규모 가뭄으로 인해 농업과 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림 2-4] 세계 가뭄 주요 현황

출처: 연합뉴스 (2021)

한국의 2017년 가뭄은 강원 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50% 이하로 감소하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다(기상청, 2017). 

이러한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졌

으며, 도시와 농촌 간 물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켰다.

가뭄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측

면에서 가뭄은 농업 생산성과 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농업 부문

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토양 수분 부족이 발생하고, 이는 작물 생육을 방해하

며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2017년 한국에서 쌀 생산량은 평년 대비 약 

12%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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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압박을 받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또한, 산업 활동에서도 수자원을 

다량 사용하는 공장과 발전소의 생산 능력이 제한되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연결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뭄이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증가한다. 물 공급의 제한은 생활용수의 질적·양적 부족을 초래하

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큰 문제로 나타난다. 가뭄 기간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가뭄은 재난 대응 역량이 부족

한 개발도상국에서 기아와 질병의 원인이 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환경적으로 가뭄은 토양 침식,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물 부족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생태계

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가뭄은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를 낮춰 수생 생

물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며,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17년 

한국의 주요 하천 수위는 가뭄으로 인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어류와 수생 생물의 개체 수 감소로 이어졌다(환경부, 2017).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8]와 같다

영역 주요 영향 구체적 사례

경제 농업 생산성 감소, 
산업 활동 제한

2017년 쌀 생산량 12% 감소, 
공업용수 부족으로 산업 생산 차질

사회 물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지역 간 갈등

농촌 지역 생활용수 확보 어려움, 
도시와 농촌 간 물 분배 문제

환경 토양 침식,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주요 하천 수위 감소, 
수생 생물 서식지 손실

정책적 
대응

물 저장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농업 기술 지원

저수지 확충, 
가뭄 대응 품종 개발

[표 2-8] 가뭄의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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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은 가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 생산량 감소와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

한 산업 생산 차질이 두드러지며, 사회적으로는 물 부족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 환경적으로는 토양 침식과 수질 악화로 인

해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며, 이는 장기적인 복구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로 부

각된다.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째, 물 저장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뭄 시기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저수지 확충과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의 도입은 가뭄 대응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둘째, 농업 부문에서는 가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물 절약형 관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사용 효율성을 높여

야 한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간 물 분배 

정책을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물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뭄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재난 중 하나로,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관

리와 농업 기술 개선, 사회적 협력 강화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8]은 가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마. 태풍의 주요 영향

태풍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그 강도와 파괴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IPCC(2021)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

면 온도 상승이 태풍의 에너지원을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태풍의 강도와 

관련된 최성기 풍속과 강수량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특히 해안 지역

과 섬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태

풍의 발생 빈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력한 태풍의 빈도와 강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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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매년 평균 3~4개의 태풍이 상륙하며, 이 중 강력한 태풍은 광범위

한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19년 태풍 ‘미탁’

은 남부 지역을 강타하여 약 7,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주택 및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기상청, 2019).

[그림 2-5] 태풍‘미탁’으로 인한 피해 현장

출처: 연합뉴스(2019)

이 사진은 태풍 '미탁' 당시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사태와 침수 피해 현

장을 보여준다. 무너진 주택과 토사로 뒤덮인 마을은 태풍이 초래한 물리적,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이는 태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와 수재

민 발생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강조하며, 재난 대응과 복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태풍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는 

구조물을 붕괴시키고, 침수로 인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침수 지역에서는 장티푸스와 레지오넬라증과 같은 수인성 및 공

기매개 감염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침수된 가옥과 공공시설은 건강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질병관리청, 2019).

경제적 측면에서 태풍은 농업, 수산업,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준다. 2019

년 태풍 ‘미탁’은 전남과 경북 지역의 주요 농작물 재배지를 파괴해 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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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채소의 생산량을 약 15% 감소시켰으며, 이는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

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력망과 교통망이 손상

되면서 복구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탁’은 송전탑과 전력선을 파괴해 복구 비용만 500억 원 이상 소요되었고, 이

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전기 요금 부담으로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 2019).

사회적 측면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수재민과 난민이 발생하며, 이들은 경제

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약 1,000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장기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했다(국토교통

부, 2019).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주택이 쉽게 파손되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

환경적으로 태풍은 생태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우와 강풍은 토양 

침식과 산사태를 유발하며, 해안 지역에서는 침식과 염수 침투가 발생해 생

태계를 훼손한다. 예를 들어, 태풍 ‘미탁’은 남부 해안의 맹그로브 숲을 손상

시키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역 어업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쳤

다(환경부, 2019). 또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과 저수지의 오염이 가속화되며, 

이는 물 공급망과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영역 주요 영향 구체적 사례

건강 수인성 질병 증가, 
구조물 붕괴로 인한 부상 및 사망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침수 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 사례 증가

경제 농작물 생산 감소, 
산업 및 전력 인프라 손상

쌀·채소 생산량 약 15% 감소, 
송전탑 파손으로 복구비 

500억 원 발생

사회 수재민 발생, 
취약계층의 피해 심화

1,000명 이상의 수재민 발생, 
장기간 임시 거처 생활

환경 토양 침식, 
해안 지역 생태계 파괴

남부 해안의 맹그로브 숲 및 
해양 생물 서식지 훼손

[표 2-9] 태풍의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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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는 태풍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체

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각 영역에서 태풍의 광범위한 피해 양상을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 건강 측면에서는 수인성 질병과 구조물 붕괴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두드러지며, 경제적 손실은 농작물 생산 감소와 인프라 복구 비용 증

가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는 수재민 발생과 취약계층의 피해 심화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환경적으로는 토양 침식과 생태계 파괴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태풍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시간 기상 정보 전달 체계를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해안 지역의 방파제와 홍수 방지 시설을 개선

하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재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농업과 어업 부문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적응형 기술과 재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태풍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재난으로, 인간과 자연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난 대응뿐만 아

니라, 장기적인 기후 변화 적응 전략과 지속 가능한 복구 방안이 필요하다. 

[표 2-9]와 같은 자료는 태풍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요 기후 재난과 사회적 영향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주요 기후 재난은 건강, 경제, 사회

적 불평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특히 취약계층에

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0]와 같다. 이러한 재난들이 미치는 주요 

영향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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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사회적 영향 구체적 사례

폭염
열사병, 심혈관계 

질환 증가, 
전력 소비 급증

‘21년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1,200명 발생, 
전력 소비량 1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2021)

한파 저체온증, 난방비 부담, 
건강 문제 심화

‘20년 한파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급증, 
응급실 내원 30% 증가

(질병관리청, 2020)

홍수
수재민 발생, 

음용수 공급 중단, 
감염병 확산

‘20년 홍수로 침수된 2만 가구, 
장티푸스 사례 증가
(보건복지부, 2021)

가뭄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 
농업 생산성 감소

‘17년 가뭄으로 쌀 생산량 12% 감소, 
물 분배 갈등 심화

(농림축산식품부, 2017)

태풍 농업·인프라 피해,
 수재민 발생

‘19년 태풍 ‘미탁’으로 1,000명 수재민 발생, 
복구비 7,000억 원 초과

(기상청, 2019)

[표 2-10] 주요 기후 재난과 사회적 영향

먼저, 기후 재난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폭염은 체온 조절 기

능을 약화시켜 열사병과 탈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홍수와 태풍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데,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홍수는 

침수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와 레지오넬라증의 사례를 증가시켰다

(질병관리청, 2020). 이러한 건강 문제는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

계층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기후 재난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폭염과 한파는 에

너지 소비를 급증시켜 전력망 과부하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2021

년 한국에서 폭염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가뭄과 홍수는 농

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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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태풍과 홍수는 기반 시설과 주택, 농경지에 광범

위한 피해를 주며, 복구와 재건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2020년 한국

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약 4,000억 원의 복구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행정안전부, 2021).

또한, 기후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폭염과 한파는 저소득층

과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준다. 냉방과 난방 설비의 부족은 취

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며, 냉방비와 난방비 상승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에너지공단(2022)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40%는 냉

방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홍수

와 태풍 또한 저지대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복구 과정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

과를 낳는다.

기후 재난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구조적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수

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약화시키

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

은행(WB, 2021)은 2050년까지 약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

해 거주지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난민" 문제는 국제적

인 차원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기후 재난은 단순히 자연재해로서의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문제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공동체 붕괴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난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적 공중보건 시스

템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경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취약계층을 위

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제 2 절  에너지 빈곤의 개념 및 특성 

1.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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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너지 빈곤의 정의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 빈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

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UN은 하루 1.90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상황을 

절대 빈곤으로 정의한다. 이는 식량, 의복, 주거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을 나타낸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에서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국내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상대적 빈곤층

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07만 원

이며, 상대적 빈곤선은 약 103만 원 이하로 설정된다. 이는 단순히 소득 부

족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된다(김현경, 2015).

빈곤의 정의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에너지 빈곤의 논의로 확장된다. 에너지 빈곤은 가구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 조명, 전기, 가스 등의 기본 에너지 서

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소득 부족뿐만 아니

라, 주거 환경의 열악함, 에너지 효율성의 낮음, 사회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해된다(박광수, 2017). 

이러한 개념은 1991년 Brenda Boardman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으며, 이후 영국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

였다. 적정 실내 온도는 거실 21℃, 기타 실내 공간 18℃로 설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는 건강과 생활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

된다.

21세기 들어 에너지 빈곤의 정의는 더욱 다차원적으로 발전하였다. 

Hills(2012)는 기존의 '10% 규칙'을 보완하며 저소득 고비용(Low Income 

High Cost, LIHC)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이고 에너

지 비용이 평균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이 모델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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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접

근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후 영국은 주택 에너지 효율성을 추가적으로 반

영한 저소득 저효율(Low Income Low Energy Efficiency, LILEE) 모델을 

채택하며, 경제적 요인과 주거 환경 조건을 함께 평가하여 에너지 빈곤 정의

를 확대하였다.

국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에너지 빈곤을 "가구가 적정 수준의 난방, 냉

방, 조명, 조리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

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며,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주거 환경, 사회적 불평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단순

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에너지 부족이 복지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됨을 강조

한다. UN은 에너지 빈곤이 인권 및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야 할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의 필

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빈곤 문제는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이중적 

압박 속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경제연구원(2023)에 따르면, 한국

의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 15%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며, 이는 

중산층 가구의 3 ~ 5%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특

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대체 에너

지원에 의존해야 하며, 도심 지역에서는 노후 주택 거주로 인해 냉난방비 부

담이 크다(윤태연 외, 2016).

이러한 현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 기준과 에너지 비용 부담률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과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박영숙, 2021). 에너지 빈곤 문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의 복합적 결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는 에너지 빈곤층

의 건강과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 부족의 관점에서 

벗어나, 에너지 접근성, 주거 환경, 사회적 취약성 등 다차원적 요인을 포함

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지역 맞춤



- 34 -

형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도모해야 한다.

 나. 에너지 빈곤의 측정 기준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이

며, 단일한 척도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에너지 빈곤의 정확한 측정

을 위해서는 소득과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에너지 효율성, 서비

스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책적 

개입 대상과 대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Fuel 

Cost Ratio)이다. 이 방법은 가구의 총소득 중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을 측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에너지 빈곤 상태로 간주한다. 영국에서

는 전통적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해왔다(Boardman, 1991). 이 기준은 계산이 간단하고 적용하

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나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물리

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Hills, 2012).

또 다른 측정 방식으로는 최소 에너지 지출(Minimum Energy 

Expenditure) 기준이 있다. 이는 적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적정 난방과 냉방을 유지하거나 기본 전력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지출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된다. 이 방식은 현실적인 에너지 필요량을 반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지출액 산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가능성이 있다(Belaid, 2022).

부담 가능 비용(Affordable Cost) 기준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방식은 가구

의 소득에서 주거비와 생활 필수 비용을 제외한 잔여 소득으로 에너지 비용

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보다 종합

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주거비와 기타 생활비의 정확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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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거나,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용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Hills, 2012).

아래 표는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각각의 정의, 장점,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측정 기준 정의 장점 한계

연료비 비율
(Fuel Cost Ratio)

가구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이 일정 
수준(예: 10%) 

이상인 경우 에너지 
빈곤으로 간주

계산이 간단하고 
적용 용이

물리적 요인 및 
에너지 접근성 
부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함

최소 에너지 지출
(Minimum 

Energy 
Expenditure)

적정 생활을 위한 최소 
에너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 
여부를 평가

현실적인 에너지 
필요량 반영 가능

최소 지출액 산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존재

부담 가능 비용
(Affordable Cost)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으로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거비 및 기타 
생활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표 2-11] 에너지 빈곤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비교

출처: Hills (2012), Boardman (1991), Belaid (2022), 자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2-11]은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비교한 자료로, 각 기준

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에너지 소

비 환경과 사회적 요인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로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기준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였으며,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고비용(LIHC) 모델을 제안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한 복합적 지표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강영숙, 2022). 한국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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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소득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에너

지 빈곤층의 복잡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박광수, 2017).

결론적으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복합적인 측정 기준을 활용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

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효과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

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에너지 빈곤층의 특징과 사회적 취약성

 가. 에너지 빈곤층의 주요 특징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부족, 건강과 안전의 위협 등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과 결합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어

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먼저, 낮은 소득 수준은 에너지 빈곤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저소

득 가구는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을 기본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

라 냉난방, 조리, 조명과 같은 필수 에너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10~15% 이상

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일반 가구 대비 약 2배 이상의 부담을 지

고 있다(한국전력경제연구원, 2023). 이로 인해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한

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가구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화된다.

다음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단열 성능

이 낮거나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이러한 주택은 적절한 난방과 냉방을 유지

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며, 이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특히 농촌 지역과 도시 외곽의 가구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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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여력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와 독일

은 주거 환경 개선을 에너지 빈곤 해결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개보수와 단열 공사 지원을 통해 난방 및 냉방 비용 절감을 도

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부족 역시 에너지 빈곤층의 중요한 특징이다. 농촌, 

산간지역, 섬 지역과 같이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수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이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유럽연합

(EU)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에너지 빈곤

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역 간 에너지 인프라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강영숙, 2022).

마지막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에너지 빈곤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정한 난방과 냉방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는 겨울철에 저

체온증,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여름철에는 열사병과 탈수와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심각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 

노인 가구는 겨울철 난방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문제에 더 

큰 위험을 겪는다(박광수, 2017). 이러한 공중보건 문제는 에너지 빈곤이 단

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생존 문제임을 보여준다.

에너지 빈곤층의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인프라 확충, 공중보건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하

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사회적 취약성과 에너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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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건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참

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가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

히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

며, 에너지 빈곤은 이들의 건강, 재정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복합적

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절한 난방과 냉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구는 신체적 건강에 심

각한 영향을 받는다. 겨울철 난방 부족은 저체온증,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름철 냉방 부족은 열사병과 탈수 등 온열 질환

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아동과 같은 건강 취약

계층에게 치명적이다.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학회(2020)는 에너지 빈곤 상태

에 있는 가구가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에서 비빈곤층 대비 더 높은 수치를 보

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에너지 빈곤이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에너지 빈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가계 

재정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압박받는 상황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

하며, 필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절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생활이 강요된다. 겨울철 난방 부족이나 여름철 냉방 미비로 인해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사회적 활동과 이웃

과의 교류를 제한하여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이나 사회적 지원망이 약한 가구에서 그 영향이 더욱 크다.

에너지 빈곤이 초래하는 경제적 악순환도 심각한 문제이다. 가구가 필수 

에너지 서비스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식비,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다

른 필수 생활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며, 가계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전력경제연구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5% 이상

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가구 대비 약 두 배에 달하

는 비율이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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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기후 현상 에너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례

폭염 냉방 수요 증가로 전기 요금 상승, 
냉방시설 부족으로 온열 질환 발생

‘21년 한국 폭염 : 
에너지 빈곤층 
사망률 증가

한파 난방비 급등으로 재정 부담 증가, 
난방 부족으로 저체온증·호흡기 질환 발생

‘20년 영국 한파 : 
에너지 빈곤 가구 
사망률 30% 증가

자연재해 
(홍수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에너지 사용 제약, 
에너지 인프라 파괴로 접근성 저하

‘20년 한국 홍수 : 
농촌 지역 

전력망 파괴

[표 2-12]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의 연관성

[표 2-12]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 간의 상관성을 강조하며, 폭염과 

한파, 자연재해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를 통해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키며,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

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자연재해가 빈발할 경우,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취약계층은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다.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 간의 상관성을 인식하며, 기후 

적응형 주거 개선 정책과 긴급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빈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

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공사와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필수적이다. 



- 40 -

더불어 폭염과 한파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비한 긴급 대응 체계와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빈곤은 경제적 문제와 물리적 환경의 제약, 그리고 사

회적 취약성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회적 보

호 체계 확립,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의 상호작용 

1. 극단적 기후 현상과 에너지 비용 증가

기후위기는 폭염, 한파,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

도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인 피

해를 초래한다. 이는 에너지 접근성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폭염은 대표적인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소비를 급증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장기간의 고온 현상은 냉방 기기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만들

며, 이는 전력 수요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2021년 한국의 기

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전력 소비는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며, 최대 

전력 소비량은 94.4GW에 달했다(한국전력, 2021). 이러한 상황은 냉방비 부

담을 가중시켜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을 초래한다. 에너지 빈곤

층은 냉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열사병, 탈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

제적 문제를 넘어 건강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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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극저온 현상은 난방 수요를 

급증시키며, 이는 전력 및 가스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8년 

한국의 한파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며 난방비가 

평년 대비 15%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에 거

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적절한 난방을 유지하지 못해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

에 노출된다. 저체온증,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식비, 의료비 등 다른 필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경제적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후 변화는 에너지 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로도 

작용한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는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을 가중시키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2022년 한국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각각 

15%와 18%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은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산업통상자원부, 2022).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생활비 증가를 넘어 에너지 접근성을 제한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킨다.

또한, 극단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염

은 전력망 과부하를 유발하고, 한파는 가스 공급망의 동결로 이어지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농촌 및 산간 지역과 같이 에너지 인프라

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에너지 빈곤

층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2020년 겨울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발생한 대규

모 정전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취약계층에게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기의 극단적 기후 현상이 에너지 소비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

면 [표 2-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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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특징 에너지 소비 및 비용 변화 에너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폭염 장기간의 
고온 지속

전력 소비 증가 
(여름철 전력 소비 20% 증가), 

전기요금 상승

냉방기 사용 제한 → 
열사병, 탈수 등 
건강 문제 발생, 

경제적 부담 가중

한파 극저온 지속 난방비 15% 이상 증가, 
전기 및 가스 소비 급증

난방 부족 → 
저체온증, 심혈관 질환 발생, 

생활비 삭감으로 
경제적 어려움

에너지 
가격 
상승

화석연료 
가격 증가, 

에너지 공급 
부족

전기 및 가스 요금 상승 
(전기 15%, 가스 18% 상승)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 
빈곤 심화 및 

사회적 불평등 악화

인프라 
영향

전력망 과부하, 
가스망 동결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증가

에너지 접근 제한 → 
생존 환경 위협,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 
심각한 피해

[표 2-13] 극단적 기후 현상이 에너지 소비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극단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수요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

래하며, 이는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에

너지 지원 체계와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기후위

기 시대에 에너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복합적 문제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 부담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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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경제적 취약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직면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형성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

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며, 이는 필수 생활비를 줄이는 결

과를 초래한다. 한국전력경제연구원(2023)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5%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

른 필수적인 지출을 희생하게 하며,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건강 문제도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적절한 

난방이나 냉방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겨울철 난방 부족은 저체온증,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름철 냉방 부족은 열사병, 탈수와 같은 온열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 특히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는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에서 비빈곤층 대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에너지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스트레스또한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

이다.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과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면

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난방이나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가구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키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지원망이 약한 가구에서 그 영

향이 더욱 크다.

기후 변화는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키며, 이는 전기요금

과 난방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주거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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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고, 에너지 접근성을 제한하며, 복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이 겪는 어

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저

하시키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의 심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문제 유형 주요 특징 구체적 영향

경제적 부담 높은 에너지 비용 지출 필수 생활비 감소, 
빈곤 악순환 심화

건강 문제 적절한 난방 및
 냉방 부족

저체온증, 심혈관 질환, 
열사병 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및 
심리적 스트레스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인한 활동 제한

고립감, 우울증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기후 변화와 
악순환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 비용 상승, 
자연재해로 주거 환경 악화, 

에너지 접근성 제한

[표 2-14] 에너지 빈곤층 문제의 복합성

결론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문제는 다차원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성

격을 띤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회적 보호망 확충, 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와 같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과 연계된 정책적 노력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빈곤층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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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에너지 복지정책 현황 및 한계

제 1 절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 현황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이중적 압박 

속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 현상은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된 2021년 여름, 전력 소비는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냉방비 부담으로 이어져 많은 에너지 빈곤층이 충분

한 냉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 2022).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냉방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빈곤층은 냉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열사병이나 탈수와 같은 건강 문제에 노출된다. 한편, 겨울철 

한파는 난방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난방을 최

소화하거나 포기하게 되어 저체온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

한 상황은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는 지역적 차이에서도 두드러진다. 농어촌 지역은 도

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접근성이 낮고, 대체 에너지원에 의존해야 하

므로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

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냉난방 비용

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너지 빈곤층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필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만성 질환의 악화로 이어지며, 특

히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에너지 비용 부담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추운 겨울

철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에 갇혀 지내거나, 더운 여름철 냉방 없이 

견디며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 교류의 단절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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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을 야기하며,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요인 구체적 현상 영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폭염과 한파로 인한 
냉난방 수요 급증

에너지 비용 상승, 
냉난방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지역적 특성 농촌 지역 : 에너지 인프라 부족, 
도시 저소득층 : 노후 주택 거주

에너지 효율성 낮음,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건강과 사회적 

취약성
난방 부족 : 저체온증, 심혈관 질환

냉방 부족 : 열사병, 탈수
만성 질환 악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 증가
경제적 부담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 삭감
경제적 악순환 발생, 

취약계층의 빈곤 심화

[표 3-1] 한국 에너지 빈곤층 문제의 주요 특징

이러한 에너지 빈곤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 보조와 같은 단기적인 지

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 

저소득층 거주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

적이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

원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확대와 기후 적응형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기후 변화 취약계층 구분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분류

하여, 이들이 겪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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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유형 비고

개인적 요인 65세 이상 노인, 14세 이하 아동, 
장애인, 외국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특성

사회
경제적 요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종사자, 

축산업 종사자 등
경제 수준 특성

물리적 요인 지하, 옥탑, 재해위험지구, 
상습 수해 지역, 저지대 등 거주자 거주·지역 특성

[표 3-2] 기후변화 취약계층 구분

출처: 박창석 외, (2014), p.82

특히,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 빈곤은 개인적 요인(노인, 

아동 등)과 물리적 요인(지하 거주, 저지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

이 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이 초래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취약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개인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기준으로 취약

계층을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경제적 여건과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난방이나 냉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낮은 소득 수

준의 가구가 포함되며, 이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요인의 경우, 지하나 옥탑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

하는 가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표는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 시, 다양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은 에너지 빈곤 완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출

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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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주요 에너지 복지 정책

1.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

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

로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비

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절에 따라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대

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이 기

본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2023 기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겨울철 난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1인 가구: 120,000원
4인 가구: 200,000원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여름철 냉방 동일 1인 가구: 50,000원
4인 가구: 80,000원 전기

[표 3-3]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2) 자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과 같이 추가적인 보호

가 필요한 가구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

급되며, 주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의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되며,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바우처가 지급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온 변화에 대응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이 기본적인 냉난방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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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에너

지 빈곤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

담을 소득의 10% 이상 지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구 중 상당수가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극단적인 기

후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백인영, 

2023).

항목 현황 및 특징 한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
중간소득층 일부나 소득 기준에 

가까운 가구 제외
지원 금액

계절별로 차등 지원 
(예: 겨울철 난방비 지원 약 

12~20만원)
실제 냉난방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부족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사용 가능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일부 
대상자는 지원 받지 못함

계절적 대응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후에 초점

봄, 가을 등 중간 계절 에너지 
수요 미반영

정책적 보완 
필요성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마련, 
지원 금액 확대, 

연중 지원 체계 마련
주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와의 연계 부족

[표 3-4]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한계

출처: 백인영(2023), 신동면·이주하(2019)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또한 계절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한파나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중간 계절에도 기온 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연

중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봄과 가을의 

날씨 역시 불안정해지면서 저소득층이 일상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느끼

고 있지만, 바우처 지원이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연중 

지원 체계의 마련, 그리고 지원 절차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층 가구들이 바우처를 더욱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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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

어, 바우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신동면·

이주하, 2019).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

른 에너지 복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

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

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난방비 지원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윤석진(2018)은 난방비 지원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과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난방비 지원은 특히 기초생활수

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주로 등유, 도시가스, 전기 등의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구분 난방비 지원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목적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가구

지원 방식 난방 연료 비용 지원 단열 성능 개선, 노후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설치

장점 단기적인 난방비 부담 완화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

한계 지원 금액과 대상의 한정성, 
복잡한 신청 절차

지원 범위 제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개선 비용 부담

필요한 
개선 방향

지원 금액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표 3-5] 난방비 지원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 51 -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며, 지

원 대상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많은 

가구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난방

비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지원 금액의 확대와 더불어 신청 절차의 간소화

가 필요하다(백인영, 2023).

윤석진(2018)은 주거 환경 개선이 단기적인 난방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하

였다. 이는 주거 개선과 에너지 복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보

여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거나, 노후된 창호를 교

체하고, 고효율 보일러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선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

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은 특히 장기적인 효과가 크다. 한 번의 

주거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단열 성능을 개선한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여름철에도 냉방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의 설치는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

지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지원 범위와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모

든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주

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개선 비용이 커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신동면·이주하, 

2019).

난방비 지원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은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들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각각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범위의 제한, 지원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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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빈곤층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러한 복지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지원 대상의 제한성 및 정책 실효성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

나는 지원 대상의 제한성이다. 현재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소

득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가구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른바 "소득 경계 가구"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에너지 복지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새로

운 불균형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백인영, 2023).

정책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난방비 지원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원 금액이 극단적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며, 계절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중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예를 들어, 한파와 폭염이 빈번한 상황에서 단기 지원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이 기본적인 난방과 냉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다.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역시 제한적인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

은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열 성능 개선, 창호 교체, 고

효율 기기 설치 등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한적이다. 특

히,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개선 비용이 높은 가구는 지원 한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정책

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신동



- 53 -

면·이주하, 2019).

더욱이 에너지 복지 정책은 계절적 지원에 치우쳐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연중 에너지 부담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도 에너지 사용

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은 주로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 지원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절적 편중은 에너지 빈곤층이 연중 지속적으로 

겪는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가구를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연중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가구도 실

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6]와 같다. 

정책 유형 주요 한계 예시 및 결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에 
국한되어 일부 취약계층 배제

소득 기준 경계 가구 지원 제외,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냉난방 사용 제한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제한으로 
실질적 도움 부족, 계절적 

지원에만 초점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겨울철 저체온증 및 

건강 문제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주거 환경 열악한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려움

단열 개선 비용 초과로 
노후 주택 지원 제외, 

에너지 빈곤 상태 지속

정책 전반
단기적 비용 경감에만 초점, 
장기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연중 지원 체계 부족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적 대응에 머물러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움

[표 3-6]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주요 한계

결론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단기적 비용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

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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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연중 지속적 지원 체계를 통

해 에너지 복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2. 정책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재난 대응력 한계

에너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그 재정적 안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주로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의 유지와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특히 기후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에

너지 빈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산 부족

으로 인해 정책 혜택이 축소되거나 지원 대상이 제한될 경우, 에너지 빈곤층

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백인영, 20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자금의 

일부를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국제 기후 기금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유엔(UN)이 운영하는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글로벌 프로그램은 에너지 복

지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후 재난 대응력의 한계 역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이 직면한 주요 과

제 중 하나이다. 현재의 정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지만, 기후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파나 폭염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거나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긴급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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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첫째, 한파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 빈곤층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기후 재난 발생 시 신

속히 배포되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

다. 둘째, 커뮤니티 기반의 재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가 협력

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 센터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기후 재난 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신동면·이주하, 2019).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7]와 같다.

[표 3-7]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난 대응력 측면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요약하며, 개선 방향

을 제시한다.

구분 현재 한계 개선 방향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정부 예산 의존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 축소 가능성

민간 부문 참여 유도, 국제 기후 
기금 활용

지원의 
포괄성

소득 기준에 근거한 
제한적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대 발생
지원 대상 확대 및 유연한 선정 

기준 마련

기후 재난 
대응력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긴급 대응 체계 미비, 

지원 속도와 범위 부족
긴급 에너지 바우처 도입, 
커뮤니티 기반 재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정책 효과
단기적 에너지 비용 경감에 
집중, 장기적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중 지원 체계 부족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확대, 

계절적 지원을 넘어선 연중 지속적 
지원 체계 강화

[표 3-7]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결론적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 재

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

다. 민간 및 국제 자원의 활용, 긴급 대응 체계의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에

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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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기후 변화와 재난의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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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사례 분석

해외 사례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에너지 복지의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일부에서는 전체 국민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특정 계

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반대 의견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

을 논의한다.

제 1 절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

1. 정책 개요와 성과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Winter Fuel Payment)는 영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 특히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년 겨울철에 일정 금액의 지원

금을 제공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이 한파와 같은 극단적

인 기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 정부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지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접

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Department of Energy, 2019).

이 제도는 만 66세 이상(현재 기준)의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200~300파운드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등 극단적 기상 현상에서 특히 취약한 고령자들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고령자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에 연간 약 21억 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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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복지 예산의 약 2%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

정적 투자로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Department of Energy, 2019). 이 정책은 특히 

소득이 낮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층에게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겨울 연료비 지

원 제도는 시행 이후 5년간 겨울철 저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률을 약 10% 

감소시켰으며, 수혜 가구의 평균 난방비 부담을 연간 15% 줄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Hills, 2011).

항목 내용

도입 연도 1997년

지원 대상 만 66세 이상 영국 국민

지원 금액 가구당 연간 200~300파운드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재원 중앙정부 예산 약 21억 파운드

주요 효과 겨울철 저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률 약 10% 감소,
수혜 가구의 난방비 부담 평균 15% 감소

한계 및 논의 소득 기준 미적용으로 인해 
일부 고소득 고령자도 혜택을 받음

[표 4-1]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성과

출처: Department of Energy(2023), Hills(2011)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에서 볼 수 있듯, 지원 대상과 금액, 효과 면에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취

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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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Winter Fuel Payment의 수혜자 변화

출처: Winter Fuel Payment Database, 2020

이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Winter Fuel Payment의 수혜자 수 

변화를 보여준다. 2002년 정책 확장으로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에 거

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2011년 Stewart 판결 이후 

수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5/16년부터는 기

온 기준 국가에 대한 지급이 중단되며 수혜자 수가 급감했다. 이와 같은 변

화는 정책 시행과 조정이 수혜자 수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

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겨울철 저온으로 인

한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Bouzarovski 

·Tirado Herrero, 2016). 또한,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고령자의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며,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

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가 모든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을 받는 점을 문

제로 지적하고 있다(Bouzarovski, 201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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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는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

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

에서는 노년층이 직면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사회적 취

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 안정과 에

너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계와 개선 방향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Winter Fuel Payment)는 에너지 빈곤 문

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여러 한계

를 지니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령 기준을 중

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소득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

로 지적된다. Hills(2011)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6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한편,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고령

자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

책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급 금액이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충분히 완

화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지급액인 연간 200~300파운드는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겐 부족

한 수준이다. Bouzarovski와 Tirado Herrero(2016)는 기후 변화로 인해 한

파가 심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액이 충분한 난

방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

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히 난방비 비율이 높은 

가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고령자와 같이 건강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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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계절적 한정성도 또 다른 한계로 꼽힌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

너지 빈곤 문제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oward(2015)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의 

부재가 에너지 빈곤 문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드는 요인임을 지적하며, 여

름철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

한 연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약 21억 파운드의 재원이 소요된다(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9). 이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정책 우

선순위가 변경될 경우 제도의 유지와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특히,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Gough(2016)는 민간 부문

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탄소세 수입과 같은 기후 관련 국제 기금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재정 안정성 확보가 에너지 복지 정책

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구분 주요 한계 개선 방향

지원 대상
연령 기준만 적용되어 소득 기준 

부재,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도 혜택을 받음

소득 기준 도입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추가 지원

지급 금액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난방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함

지급 금액 확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정책 마련
계절적 
한정성

겨울철에만 집중,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은 고려되지 않음
여름철 냉방비 지원 포함 및 

연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

재정 지속 
가능성

중앙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재정 

안정성 부족
민간 부문 참여 확대, 탄소세 등 

기후 관련 국제 기금 활용

[표 4-2] 영국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의 주요 한계와 개선 방향

출처: Department of Energy(2023), Hills(2011)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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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

등화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효과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Hills, 2011). 지급 금액 역시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

서 충분한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할 만큼 확대되어야 하며,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포함한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Bouzarovski & Tirado Herrero, 2016). 더불어, 민간 부문의 사회적 책

임을 강화하고, 탄소세 수입과 같은 기후 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Gough, 2016).

결론적으로,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 부재, 지급 금액 한계, 계절적 한

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경우, 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보

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프랑스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1. 정책 개요와 성과

프랑스의 MaPrimeRénov’는 2020년 도입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

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

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는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의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으며, 해당 법은 에너지 효율 증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정

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강지현, 2015).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한 에너

지 효율 개선 지원 정책을 단일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

급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 가구

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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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aPrimeRénov’의 지원 구조와 주요 항목

출처: Quelle Énergie (2022), Simplifier les démarches MaPrimeRénov’

이 인포그래픽은 MaPrimeRénov’ 정책의 소득 수준별 지원 범주(Blue, 

Yellow, Violet, Pink)와 주요 지원 항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정책은 

프랑스 전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득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범주

(Blue, Yellow, Violet, Pink)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다. 

이 중 Blue 범주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지

원 대상 가구는 지붕, 벽, 창문과 같은 주택의 단열 작업, 고효율 난방 및 냉

방 시스템 설치, 재생 에너지 기반 온수기 및 환기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성능 진단(DPE) 

비용도 지원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France 

Rénov’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개보수 작업은 정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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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도입 이후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복지와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2022년 기준, 약 80만 가구가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총 30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러한 지원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수혜 가구들에게 평균적으로 30~40%의 에

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했다. 특히, 이와 같은 에너지 비용 절감은 에너

지 빈곤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700만 톤의 

CO₂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며, 프랑스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단열 성능과 난방 시스템의 개선은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MaPrimeRénov’의 주요 성과 (2020~2022)
수혜 가구 수 약 80만 가구

총 보조금 지급액 약 30억 유로
평균 에너지 비용 절감 30~40%
연간 CO₂ 배출 감소 약 700만 톤
주요 개보수 항목 단열 개선(55%), 난방 시스템 교체(30%), 

창호 교체(15%)

[표 4-3]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출처: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2022)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프랑스 정부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

담 완화,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다각적인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

지 소비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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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한계와 개선 방향

프랑스의 MaPrimeRénov’는 에너지 빈곤 완화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

전히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들은 정책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

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한계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복잡성과 절

차적 접근성 부족이다. 신청 과정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프

로그램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나 디지털 문

해력이 낮은 인구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금액의 제한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질적인 주거 개선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단독 주택의 단열 공사나 난방 시스템 교체에는 높은 비용이 소요

되는데, 현행 보조금으로는 이러한 고비용 개보수를 실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구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을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지역적 불균형도 중요한 한계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만,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가구들

은 도시 지역에 비해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에너지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

는 데도 일부 한계를 지닌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은 다양한 거주 유형에 



- 66 -

대해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나(강지현, 2015), MaPrimeRénov’는 주로 

개별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동 주택이나 공공 임대 주택과 같은 대규

모 거주지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 개

선이 필요한 주요 거주지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후 

변화 대응의 전반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향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강화하고, 지

역 사회 기반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

이고, 신청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조금 지

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고비용 개보수 작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

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

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에너지 효

율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공동 주택이나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거주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정책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

항목 주요 한계 개선 방향

접근성 디지털 중심 신청 과정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계층 배제.

오프라인 신청 창구 및 지역 기반 
상담 서비스 확대.

재정적 
한계

보조금이 고비용 개보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

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 및 고비용 
개보수 대상 추가 지원 마련.

지역적 
불균형

농촌 지역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 인프라 미비.

농촌 지역 전문 인력 배치 및 
인프라 강화.

정책 
포괄성

공동 주택 및 공공 임대 주택 등 
대규모 거주지 지원 부족.

공동 주택 및 공공 임대 주택 대상 
프로그램 병행 시행.

[표 4-4]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한계와 개선 방향

출처: 프랑스 정부 보고서(2023)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결론적으로, 에너지 빈곤 완화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절차적 복잡성, 재정적 제약, 지역적 불균형, 그리고 정책 포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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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

략이 실행된다면,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

너지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스웨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정책 개요와 성과

스웨덴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

대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접근 방식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

키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 보

강, 창호 교체, 고효율 난방 시스템 설치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25%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스웨덴 에너지청, 2022). 특히, 열

펌프 시스템 도입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열펌프를 설치한 가구는 난방비를 평균 25% 이상 줄였으며, 이는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 

수준과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에너지 보조금은 계절별

로 조정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난방비의 약 30%를 보

조한다. 이를 통해 가구가 에너지 단절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긴

급 지원 체계를 통해 단전 위기에 놓인 가구에도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고 있

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지방정부는 열병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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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생산된 저렴한 에너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

간 기업은 기술적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저소

득층 가구의 난방비를 평균 2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tockholm 

Municipality, 2022).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

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에 전기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2022년 기준 약 10만 가구가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을 받아 연간 전기료를 

평균 35%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스웨덴 에너지청, 2022). 이러한 정책

은 에너지 빈곤층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항목 주요 내용 성과 및 효과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난방 시스템 설치

가구당 에너지 소비 
25% 절감

에너지 보조금 
및 가격 조정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난방비 30% 보조,
 단전 위험 가구 90% 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 협력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 공급, 민간 
기업의 기술 및 자금 지원

지역 주민 난방비 
평균 20% 절감

재생 가능 
에너지 연계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재생 
가능 에너지 요금 할인

10만 가구 전기료 
평균 35% 절감

[표 4-5] 스웨덴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출처: 스웨덴 에너지청(2022)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스웨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넘어 주거 환경 개선과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결합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

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

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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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와 개선 방향

스웨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과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

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요

구된다.

첫 번째 한계는 일부 계층에서 정책의 접근성과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은 주

택 소유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특정 계층에 치우칠 

가능성을 초래하며,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한다(스웨덴 에너지청, 2022). 따라

서 임대주택 거주자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스웨덴은 에너지 보조금

과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

정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

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한다(Stockholm Municipality, 2022).

또한, 기술 격차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스웨덴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기

술적 혜택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 지역

은 정책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쉽게 누릴 수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은 인프라와 기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열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역 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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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스웨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계절적 특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에 집중되지만, 여름철에도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책은 주로 겨울철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계절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에너지 복지 체계

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스웨덴 에너지청, 2022).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의식 개선이 요

구된다. 스웨덴 정부는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시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

나,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정책적 혜택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지역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야 한다. 또한, 연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정책적 혜택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

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통해 스웨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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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한계 개선 방향
정책 

접근성
임대주택 거주자의 

혜택 부족
임대인과 임차인 연결 지원 

프로그램 도입
재정 

지속 가능성 장기적 재정 압박 민관 협력 확대, 
에너지세·탄소세 수입 활용

기술 및 
지역 격차

농촌 지역 인프라 및 
기술 부족

지역 에너지 자원 활용 및 
기술 지원 강화

계절적 
편향성 여름철 냉방비 지원 부족 연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
시민 참여 
및 인식

일부 지역에서 
낮은 시민 정책 인식

정보 제공 확대, 
디지털 플랫폼 활용

[표 4-6] 스웨덴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출처: 스웨덴 에너지청(2022) 자료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스웨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은 이미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

선은 정책의 포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에너지 복지와 기후 변화 대

응에서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 4 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은 에너지 접근성 보장,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

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개선

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영국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왔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 및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며, 겨울철 저온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라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한파와 같

은 극단적 기상현상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중

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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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결합하여 더 많

은 취약계층이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사회적 에

너지 요금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일

정 사용량 이하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한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에너지 비용에 직접적으로 활

용 가능한 지원으로, 이러한 제도 간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접근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

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 성능 강화와 고효율 난방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스웨덴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관리 모델을 개발했다. 이러한 접근 방

식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자립도

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웨덴의 지역사회 기반 모델은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서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스웨덴은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저렴한 에너지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 소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은 기술적 지

원과 자금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프

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한 지역에서는 열

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를 평균 

2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이러

한 접근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에너

지 자립도와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스웨덴의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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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

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 전

략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적극 지원하며, 특히 태

양광 패널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자립을 지

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취약계층이 초기 설치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패널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병행한다. 이러

한 정책은 에너지 빈곤층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

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루는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풍력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취

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북부 지역의 한 커뮤니티

에서는 풍력발전소를 공동 소유하며, 주민들이 전력 비용의 약 30%를 절감

하는 효과를 얻었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이러한 재생에너지 기

반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장

기적인 국가적 목표와도 연계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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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정책 및 특징 성과 및 효과 시사점

영국
겨울 연료비 지원제도

한파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연간 200~300
파운드 지급

겨울철 저온 사망률 감소

단기적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프랑스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

에너지 비용 
최대 20% 할인

주택 에너지 소비량 
약 15% 감소

요금 할인과 바우처 
결합 정책의 효율성
주거 환경 개선의 
장기적 효과 강화

스웨덴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 구축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설비 연계

지역사회와 
민간 협력 강화

80%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
가구당 에너지 비용

 30% 절감

지역사회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의 활용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의 통합적 

접근 필요

공통 
시사점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의 병행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사회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에너지 빈곤층의 
비용 절감 및 

생활 안정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해결책의 통합

정책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접근 필요

[표 4-7]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정책은 단기적 경제 지원과 장기적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단기적 경제 지원에만 의존하

지 않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사회 협력,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다각

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구조

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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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하며, 지역사회와 민간 기

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인 에너지 지

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의 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

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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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 에너지 빈곤층 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제 1 절  단기적 개선방안

1.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의 단기적 개선방안은 지원 대상

과 금액을 확대하고, 긴급 지원 체계와 행정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난방비 지원은 주로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가구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김영수, 2022). IPCC(2023)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 

빈곤층의 약 40%가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 경계에 놓인 저소득 근로자,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

자, 단독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김

영수(2022)의 연구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에너지 빈

곤 상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원 금액의 현실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금

액은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빈곤층의 약 70%가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상 조건에

서도 충분한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진희, 2021). 바

우처 지원 금액을 최소 30% 이상 인상하여 이러한 기후 상황에서 에너지 소

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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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복잡한 서류 

요구와 긴 대기 시간은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 접근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민지, 20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디지털 자격 

확인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자동화된 자격 확인 및 바우처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대상자

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현장 상담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원 제도를 모르는 가구의 수를 줄여야 

한다.

긴급 지원 체계의 마련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이정은(2020)

의 연구에 따르면, 한파와 폭염과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신속한 에너지 

지원은 취약계층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긴급 바우처 제도나 임

시 지원 체계를 통해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폭염 및 한파 

발생 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사용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체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다. 상기의 내용

을 정리하면 [표 5-1]와 같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경계 가구,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포함

지원 사각지대 축소, 
복지 체계 포괄성 강화

지원 금액 
현실화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금 
30% 이상 확대

계절적 에너지 수요 충족, 
취약계층 건강 및 안전 보장

신청 절차 
간소화

디지털 자동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원 접근성 증대, 
행정적 효율성 향상

긴급 지원 
체계 강화

한파 및 폭염 시 긴급 바우처 및 
임시 지원 체계 도입

재난 상황 시 피해 최소화, 
에너지 단절 방지

[표 5-1] 한국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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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단기적 개선방안은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행정 절차 간소

화, 긴급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즉각적인 생활 안정을 도

모하고,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

은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완

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절별 지원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 복지 정책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극단

적인 기상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절별 지원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폭염과 한파의 빈번한 발생은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주로 겨울철 난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름철 폭염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영숙(2021)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의 약 35%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냉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의 40%는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냉방비 부담을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 바우처를 도입하거나, 전기

료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동시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강화하여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충

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 재난 대응 체계의 구축은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긴급 바우

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전기 히터나 선풍기와 같은 에너지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김준수, 2020). 프랑스의 폭염 대응 사례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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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폭염 시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 장비를 신속

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독일은 재난 발생 시 에너지 빈곤층에게 긴

급 바우처를 지급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도입했다. 이

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의 정책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기반의 응급 대응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에너지 빈곤층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와 지역 비영리 단체가 협력하

여 긴급 지원 물품을 배포하거나, 응급 대피소에서 냉난방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각 계

층의 특성과 주거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거노인

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 적합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한 매뉴

얼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가구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난방기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가구는 이동 및 장비 설치 지원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계절별 
지원 강화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바우처 
도입,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 위험 감소 및 생활 안정

긴급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긴급 바우처 제도 도입, 에너지 
지원 물품 제공, 지역 기반 
응급 대응 네트워크 구축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 제공 및 피해 

최소화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독거노인, 장애인 등 특수 
계층에 맞춘 세부 대응 매뉴얼 

개발
취약 계층별 특화된 지원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보장

[표 5-2] 계절별 지원 강화 및 긴급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출처: 박영숙(2021), 김준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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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계절별 맞춤형 지원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은 기

후 변화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 역

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장기적 개선방안

1.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강화

장기적인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

율 강화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단열이 부족하

고 창문과 문 등 기본적인 주거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거 환경의 문제로 인

해 에너지 빈곤층은 다른 계층보다 난방비와 냉방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거 편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철현·박광수, 

2019). 예를 들어, 에너지 빈곤층 가구의 약 60%가 주거지의 단열 불량으로 

인해 한겨울에도 충분한 난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입

법조사처, 2022).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얻기 어려

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 낮은 단열 성능, 그리고 고효

율 기기 부족 등은 에너지 빈곤층이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 개선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많은 저소득

층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냉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빈곤층이 고

액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주택의 단열을 개선하고, 창

문 및 문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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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를 들어, 프랑스의 'Habiter Mieux'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 및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까지 정부 보

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생활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

현수(2021)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 단열 성능을 개선하면 난방비와 냉방비를 

각각 약 2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둘째,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은 대체로 

초기 비용이 저렴한 저효율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저효

율 기기는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

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에

너지 절약형 기기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고효율 기기를 보조금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

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의 장기적인 에너지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박민수, 2022). 이러한 고효율 기기의 보급이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고효율 보일러와 LED 조명 보급을 통해 연간 약 15%의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도 크게 감소했다(UK 

Energy Report, 2020). 이러한 사례는 고효율 기기 보급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층이 재생 가

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등의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은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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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한지호(2022)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융자와 보조금 통합 지원 제도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상환 조건을 최대 20년까지 저리로 

제공하며,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

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융자 및 보조금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한지호, 2022).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3]와 같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단열 성능 개선 
및 리모델링

노후 주택의 단열 강화, 
창문 및 문 교체

냉난방비 절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지원

장기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 및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자가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추가 수익 창출
융자 및 보조금 

제도 통합
장기 상환이 가능한 

저리 융자와 보조금 지원
초기 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 촉진

[표 5-3]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강화 방안

결론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강화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빈

곤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부담을 줄

이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

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중

요한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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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이 필수적

이다. 이는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안을 제공한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이러한 접근이 에너지 빈

곤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에 있어 선

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

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모델은 주민들이 발전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경제적 이익도 함께 창출하고 있다. 특

히,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 체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평균 25%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Stockholm Municipality, 2022).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통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

사한다.

첫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는 초기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

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저소득층 가구에 소

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보

고 있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

광 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남는 전력을 판

매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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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

에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우메오(Umeå)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과 열병합 발전을 활용해 전력을 자급하고 있으며, 남은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공급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Stockholm Municipality, 2022).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모

델은 한국의 농어촌 지역 및 에너지 빈곤이 심각한 도시 지역에 적합하게 설

계되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공동체 프로젝트 활성화가 필요하다. 스웨

덴의 여러 도시에서는 공동 주택이나 지역 사회 단위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에너

지 비용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는 약 2,000여 가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

며, 연간 에너지 비용을 평균 35%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한국에서도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이러한 공동

체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과 저리 융자를 결합한 

금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구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

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15년 상환 조건의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

여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김은정, 2023). 한국에서도 유사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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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소형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자가 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 도입

농어촌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동 관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도 증가

공동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설치·운영

에너지 비용 공동 분담 및 
기후 변화 대응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초기 설치 비용을 보조금과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확대 및 
장기적 에너지 자립 실현

[표 5-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방안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은 에너지 빈

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기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비

용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에너지 

빈곤층이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모델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한

국의 상황에 맞춰 도입 및 운영될 경우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과 정책 유연성 강화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빈곤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는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빈곤층에게 필수 에너지를 저

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는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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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추가 에너지 사용에 대해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차

등 요금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금제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저소득층에 대해 필수적인 전기 사용량에 

대해 일반 요금의 절반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50만 

가구가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가구당 연간 평균 

200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

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할 경우, 저소득

층의 에너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요금제를 유연하게 설계하여 계절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한파가 강한 지역에는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

거나 여름철 폭염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냉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후에 따른 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지역별 

에너지 수요와 기후 특성에 따라 요금제를 다르게 설정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이

에른 지역에서는 한파가 잦은 겨울철에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약 25%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이를 통해 약 50만 가구

가 혜택을 받았다.

셋째,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사

회적 에너지 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

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도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

는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도 경제적 부담 없

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제공하여, 

약 20만 가구가 연간 평균 15%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에너지 빈곤층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UK Renewable Energy Report, 2020).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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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낮은 요금 적용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계절적, 지역적 
맞춤형 요금제 

설계
기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제 도입
기후 변화 대응력 강화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인센티브 

제공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 혜택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표 5-5]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과 정책 유연성 강화 방안

결론적으로,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과 정책 유연성 강화는 에너지 빈

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장기적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

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제 3 절  시민 참여와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약 10%에 달하며, 이들 가구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철현·박광수,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

지 절약에 참여하고 이를 일상화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

여와 행동 변화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 빈곤 완화와 기후 변화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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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단순한 정부의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확장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김민경, 김영은(2018)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지역 단위

에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센터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워크숍을 개최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생활 습관을 교육함으로써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2021년에 약 500명의 주민이 에너지 절약 워크숍에 참

여하였으며, 참가자 중 80%가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에너지 절

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

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에너지 효율 가전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에

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만 가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평균적으로 각 가구당 연간 약 150유로의 경제적 혜택을 얻었다.

셋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대중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다. 영국의 '에너지 스마트 캠페인'은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널리 알렸으며, 이를 통해 약 

500만 명의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였고, 전체 가구 에너지 사용

량이 평균 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UK Energy 

Smart Campaign Report, 2020).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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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지역사회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커뮤니티에서 에너지 
절약 워크숍과 교육 실시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및 
행동 변화 유도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대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및 보조금 제공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증가 및 경제적 혜택

전국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대중 매체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국민의 에너지 절약 행동 
정착 및 인식 개선

[표 5-6] 시민 참여와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방안

결론적으로, 시민 참여와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은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에너지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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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주요 결과

본 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취약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한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복

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

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 10%의 한국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김철

현·박광수, 2019). 이 문제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염과 같은 극

단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행 에너지 복지 정책의 확대와 지원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회적 

요금제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

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평균 20% 이상

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루었으며, 프랑스는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

하여 약 300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하였다. 스웨덴은 재

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통해 에

너지 빈곤층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에너

지 비용을 평균 30% 이상 절감하였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특

히, 스웨덴의 열병합 발전소 기반 에너지 공급 체계와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

지 공동 소유 모델은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

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 91 -

셋째,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계절별 지원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 범위를 소득 경계선에 있는 계층으

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대비 30% 이상 상향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

과 겨울철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 재

난 상황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추

가적인 냉난방 기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한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고효율 단열재 및 창호 

교체와 같은 주거 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가구당 에너

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의 재생에

너지 공동체 사례는 이러한 접근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국에서도 이

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요

금제를 적용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프랑스의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는 에너지 빈곤층이 기본적인 에너

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사례로, 한국의 복지 정책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 변화 속

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 주거 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보

급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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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행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소득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은 물가 상승률과 에너지 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스웨덴

은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

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

이고 있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참고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층 

가구는 대체로 단열 성능이 낮고 노후된 창호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 스웨덴은 열펌프, 고효율 단열재, 친환경 창호

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을 25% 이상 절감한 

성과를 거두었다(Stockholm Municipality, 2022). 한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리모델링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효율 단열재와 창호 교체, 효율적인 냉

난방 시스템 설치와 같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

고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열병합 발전소

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에너

지 자립도를 높였다(Swedish Energy Agency, 2022).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

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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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해

야 한다. 프랑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에

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김은정, 2023). 한국도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일정 사용량 이하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

는 사회적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에너지

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와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

동 강화가 요구된다. 스웨덴은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그램과 캠

페인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에너지 스마트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에너지 효율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에너

지 사용 습관을 개선하였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

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에너지 복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1]와 같다

제언 주요 내용 기대효과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현실화

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물가 상승률과 에너지 가격에 

맞추어 조정
지원 사각지대 축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투자 확대
고효율 단열재, 창호 교체, 
냉난방 시스템 설치 지원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역사회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 도입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공동 소유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증가 및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 도입

소득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 
적용 및 일정 사용량 이하 

추가 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필수 에너지 사용 보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에너지 효율 교육 및 절약 

캠페인 확대
시민의 에너지 문제 참여 
확대 및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

[표 6-1]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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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적 제언은 단기적 경제 지원과 장기적 구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다.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으

나, 실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 실행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재정

적 제약을 분석해야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

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량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빈곤 관련 데이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문 조사, 현장 인터뷰, 에

너지 소비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해 실증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

히,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수혜 가구와 비수혜 가구 간의 에너지 소비 변화

와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는 연구는 정책 효과성을 명확히 평가하고 개선 방

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한 국제 비교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스웨덴

의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프랑스의 사회적 에너지 요금제와 같은 성공 사례

를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정책이 성공한 배경과 한국 상황 간의 차이를 심층적

으로 비교하여, 한국에 적합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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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복지 모

델을 개발해야 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주거 환경,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빈곤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연구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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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in the Time of Climate Crisis

-Targeting the Energy Poor in Korea-

Kim won-youn

Major in Soci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pt. of Department of Social Safe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floods, droughts, and typhoons increase due 

to the deepening of the climate crisi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oblems faced by the socially vulnerable, especially the energy poor, and 

suggesting welfare policy directions to solve them. The climate crisis is 

not just a physical disaster, but increases social inequality, poor health, 

and economic burdens, and in particular, the energy poor are threatened 

with their survival itself due to limited energy access to maintain an 

appropriate indoor temperature.

The study was constructed around three main goals. First, th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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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were reviewe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nergy poor was analyzed in depth based on internationally 

accepted measurement criteria such as the ratio of energy cost to income, 

the low - income high - cost (LIHC) model, and the low - income low -

efficiency (LILEE) model.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energy 

poverty is not a simple economic problem, but a complex problem 

closely related to residential environment, energy efficiency, and health 

risk.

Second, successful overseas policy cases such as the UK's winter fuel 

cost support system, France'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 (MaPrimeRénov'), and Sweden's community-centered energy 

independence model were analyzed. Through this,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 were derived, and customized policy directions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were proposed. The proposed policies include expanding 

energy cost support, improving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for 

low-income families, and establishing a community-based energy 

independence model using renewable energy.

Third, Korea's energy welfare system was evaluated and concret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olicies. In particular, strategies such as expanding the amount of support 

for the energy voucher system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target,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heating and cooling costs that can be 

flexibly applied in emergency disaster situations,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ve 

governance were suggest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policy response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poverty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will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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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isaster vulnerable to maintain a stable life, increase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nergy welfare 

policies.

 【Keywords】 Climate crisis, disaster vulnerable class, energy poor, 
energy welfare policy, soci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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